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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nagement of water, both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public investment and it is equally true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delineated without

much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water management.

In the planning of wide areas such as cities, countries, the metropolis, and the megalopolis, it

is necessary to well arrange the geographical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 unit of

region. The river water system, including small streams to large rivers, should be given its due

share in the planning and jurisdictional delineati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emphasizing the accessibility may be fading away. Instead,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management would be the main concept in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river improvement, the waterworks, the sewage, the maintenance of

water quality, the space of water recreation, are relatively important i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at area. 

This paper argues for the equalization between the geographical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watersheds. To this end, I do case studi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as such

as Ri(里), Eup Myon(邑 面), Si Gun(市 郡), KyangyokSi Do(廣域市 道). The study interprets

ARS will be one of the principles of land us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jurisdiction in

the future as a geo-systematic and the eco-systemat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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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문제기와 논의의 출발점 :
행정구역 경계획정의 문제

행정구역의 획정에 관한 국내의 기존연구는 크

게, 1) 역사적으로 행정조직변화와 연계하여 행정

구역변화를 고찰한 연구, 2) 행정조직의 수직구조

위계의 설정과 면적적 분할방식, 3) 중심지 및 권

역개념의 주민생활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등 여러

관점의 연구가 있다.3)6)9)11)12)14)15)18) 행정구역을

정하는 일은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

구역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 위에서 대안을 모색

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의 개편과 조정도 여러 검토를 바탕으로

시대상황과 정치적 선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합의를 도출하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

서 공간적 조직구조, 면적분할방식설정 등 원칙

과 개념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정구역 변

방의 경계를 긋는 일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실

무작업단계에서‘경계긋기’의 기준이 별도로 존

재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다. 본시 행정구역

논의의 대상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 가능

성이 있는 가주지(可住地)가 중심이 되기 마련이

고, 변방경계지역은 엄밀하게 논구되어야 할 대

상이 되지 못하기 쉽다.

기실 전체의 틀을 정하는 단계와 달리 변방지

역의 부분적인‘선긋기’에는 행정구역 획정원칙

과 그 개념이 훼손되지 않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대안선택시 명시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

려운 점도 있다. 이때, 대개의 경우 기존의 행정

구역경계, 즉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읍·면이나

시·군의 경계를 기준으로 부분구간의 경계를 결

정하게 된다. 오히려 기존 경계를 전제로 행정구

역개편이‘정치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지

는 일이 보편적일 것이다.

기존 경계는 관행으로 내려왔고 익숙해졌으므로

이 선택에 대한 반대와 이견도 드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연 이는 충분한 검토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획정되었고 오랫동안

경계로 자리잡아왔다는 점만으로 비판적 검토 없

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엄밀한 정책논리와

나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었을 행정구역

개편의 획정의 원칙과 개념에 비해, 제대로 된 의

사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이점

에 의문을 가진 것이 본고의 논지의 출발점이다.

과거의 행정구역의‘경계’도, 그것이 전체에 비해

소부분의 면적일지라도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과

학성과 합리성의 수준은 동일하게 논구됨이 마땅

하다. 그 합리성의 잣대에 대해서는 학문적 접근

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 잣대를‘유역(流域)’이라는 지리생

태적 규범을 통하여 투영해보고자 한다. ‘유역’은

땅의 생김새와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계의 조건이

부여하는 영역으로서 그 경계는 고정적이고 명시

적이다. 필자는 유역이 행정구역개념 및 구체적

경계설정의 기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고 본다. 본고는 그 관계가 여하한 관점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적(發題的) 논

문이다.

II. 행정구역획정에 있어서
유역의 의미

1. 유역이란 무엇인가

유역(waters hed)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모여

지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수역(集水域,

catchment area)이라 하기도 한다.

즉, 유역은 수계에 강수를 모으는 대지의 그릇

이자 물이 순환하는 기본영역단위이다. 유역의

경계인 유역계는 분수계(分水界)라고 하기도 하

는데, 빗물은 바로 이 유역계에서 갈라져서 다른

수계(하천)로 모인다. 유역은 땅의 생김새와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계의 조건이 부여하는 불변적 영

역이다. 또, 전체유역이 상호 연접하여 구릉, 산



악, 평야 등 상위개념의 경관을 구성한다.

생물의 생존이나 서식도 유역을 중심으로 성립

되어왔다. 물 순환을 축으로 하는 유역생태계의

개념도 중시되고 있다. 물을 기초로 하는 정착형

농경사회를 이루어 온 인간에게도 농업 및 임업

등의 1차산업이 성립되는 공간단위이기도 하고,

물의 이용과 배출 그리고 관리에 대한 1차적 행

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유역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geo-system, eco-system, socio-system이

라는 생태계의 3개 부문에 걸쳐 핵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지차원

에 이르기까지 지역차원의 물이용시스템이 보다

레벨업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 유역과 행정과의 관계

물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대상이 된다.

치수는 홍수재해를 관련된 하천관리가 주된 부문

이고, 이수는 생활용수와 농업 및 산업용수에 대

한 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를 뜻한다. 그런데 현

대사회의 환경문제의 악화로 치수와 이수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다. 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일

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임

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관리하는 측의 사고

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물의 이용과 배출 그리고 관리에 대해 정

부가 펼치는 노력은 크게 치수 및 방재, 수자원관

리, 상수, 하수,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 수질보전

등으로서 이들 업무의 권한과 책임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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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조직과 물/유역관련업무

수자원정책과 : 수자원정책, 하천정책, 용수수요관리, 댐정책, 수도정책수립
하천계획과 : 갈수 및 하천관리, 수문조사, 하천개수, 하천정비기본계획, 홍수통제
수자원개발과 : 다목적댐건설 및 관리, 광역상수도업무, 수자원개발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경인운하과 : 내륙주운관련업무, 경인운하 및 굴포천 치수사업
과학기술부
교육부 개발정책과 : 농업기반지원, 농촌정비정책, 용수개발정책, 농촌용수정보화
노동부 농촌정비과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하수도설치사업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 농촌용수개발 및 관리, 가뭄대책, 농업용 공유수면관리
문화관광부 시설관리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및 방조제, 풍수해예방, 농업용수수질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재담당계획관 : 자연재해의 예방, 재해취약시설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담당관 : 재해상황관리, 재해관련 종합정보씨스템구축
산업자원부 재해복구담당관 :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의 정비, 풍수해, 소하천의 시설기준의 제정운영
외교통상부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 재난관련제도, 재난종합상황관리, 지자체행정지도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연안계획과 : 연안역관리 기본계획 및 조사,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정보통신부
통일부 환경정책국 : 환경정책총괄, 환경경제, 민간환경협력, 국토환경보전, 환경평가및기술
국방부 자연보전국 : 자연정책, 자연생태, 자연공원, 토양보전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 수질기준, 수역별관리, 수질보전기본계획, 호소수질, 수질보전투자

산업폐수과 : 산업폐수관리정책, 규제제도, 오염시설지도단속, 오염사고예방 및 수습
생활오수과 : 생활오수관리정책, 분뇨처리, 건축물생활오수, 축산폐수, 飛点오염원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 상수도기본정책, 상하수예산총괄, 중수도, 상수도제도시행, 맑은물공급
수도관리과 : 상수도유지관리보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하수도과 : 하수도기본정책, 하수도제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사업 및 기술



(방재)를 필두로 건설교통부(하천치수, 수자원관

리, 지하수, 운하), 환경부(수환경관리, 상수, 하수,

수질보전), 농림부(농업용수, 지하수, 농어촌상하

수, 축산폐수) 등 정부 각 기관에 소재하고 있고

(그림 1) 이들의 현장업무의 상당부분은 지방자

치단체에 이관되어 집행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기의 담당업무가 있다.

이를 대변하듯이 표 1의 경기도 물 및 유역관련

사업의 예산1)은 전체공공사업의 28.3%나 되는 막

대한 규모이다. 게다가 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 관광개발부문 등을 감안하

면 수자원의 관리가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

다. 기실 단일행정구역일지라도 물문제와 관련된

행정분야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의 역

할이 다르고 투자부터 관리까지 여러 형태의 행

정이 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소

재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 및

사후 관리, 수질오염원 감독, 그리고 수질관리의

원천이 되는 토지이용, 도시개발, 산업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물

관리 여건은, 강우량의 집중시기편재 등을 볼 때

다른 나라와 비해 호조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물관계의 세원은 단순하고 투자회수의 개념이

박약하다. 일방적인 지출일변도에 가깝고 회수도

초장기적이다. 그러나 수계유역이 행정구역과 일

치할 경우라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

조정에 의해 일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권한, 책

임, 투자, 감시 등이 동일한 공간범위에서 적용되

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한 것이다. 행정구역이

유역문제를 감안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3. 유역과 행정구역경계의 不調和로 인한
문제 사례

가령 공공사업비가운데 비중이 큰 도로의 경

우,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더라도 투자 및 사

후관리의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관련된

시냇물이나 하천의 경우는 간단치 않다. 행정당

국간의 책임전가, 투자협의지연 등이 지자체간에

일상적으로 발발한다. 이는 곧 물문제가 악화되

는 잠재요인이기도 하다.

1) 하수처리시설문제

물문제와 관련하여 유역내의 자치단체간 가장

빈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둘러

싼 문제사례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하수

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의 하수처리시설은 표

1에서 보듯 물관련 사업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

(1) 사례1

경기도 광주군은 1994년 8월 12일, 용인군(당

시)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요청을 하였다. ‘용인

군 모현면 지역의 발생하수가, 1998년 12월말 준

공예정인 광주군의 오포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동일한 하천(경안천)으로 유입

되므로, 이를 오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

록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차집관로를 미리 준

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용인시는 1994년 8월

23일,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회신한 후 자신

의 행정구역내 발생하는 하수를 2004년에 하수종

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용인군 자체처리에 의할 경우 광주군 오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6년이 늦어져 이기

간에는 하수량 1,110m3/일 상당의 하수처리가 불

가능하고 둘째, 현시점에 광주군 오포면 처리장에

통합처리케 하더라도 상당기간 하수처리가 불가

능하고 설계추가비용(3억원가량)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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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2

동두천시와 양주군은 임진강의 지류인 신천이

라는 하천유역에 위치하고 있고 약 4km에 걸쳐

신천을 행정구역경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양주군이 1999년 5월, 신천의 행

정구역 경계구간중 하류쪽인 양주군 하패리에 처

리량 80,000m3/일의 민자유치 하수처리장을 설치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樐시군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동두

천시 주민들과 양주군 하패리지역 주민들은 자신

의 시가지 가까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여, 보다 상류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

였고, 이에 대해 양주군은 위치를 변경하면 또 다

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

다. 현재, 경기도에 의해 양측의 의견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3) 사례3

북한강 지류인 수동천은 대부분이 남양주시 소

속인데, 북한강과 접하는 약2km의 하류구간은 가

평군과의 경계선상이다. 이 구간의 가용지는 가

평군 외서면에 풍부하고 남양주시측은 경사가 급

하여서, 남양주군(당시)은 1995년 8월에 착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쩔

수 없이 약 7km 상류쪽에 있는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가평군은

외서면의 대성리관광지 등의 하수처리를 입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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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의 물/유역 관련예산(2000년)1)

(단위: 백만원)

3,206,360
물관련사업합계 909,868 (28.4%)

(전체공공사업총계)
계 1,063,763 소계 98,881 (9.3%)

농림부 농촌생활용수개발 3,910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400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162
상수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378
하수처리장2차보전 7,531

환경부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5,220
공단지역 하폐수처리장 10,307
고도정수처리시설 85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176
팔당지역 하수처리장건설 42,857

계 742,862 소계 647,013 (87.1%)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76,383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39,866
환특융자이자 상환

지방양여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보전 4,193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2,127

분뇨처리시설 사업 6,114
분뇨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사업 4,030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14,300

계 144,821 소계 3,436 (2.4%)
법정교부세 재해위험지구정비 2,200
증액교부금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설치 1,236

종류 주무부서 사업명 사업비

국
고
보
조
사
업

지
방
양
여
금
사
업

지방
교부
세

계 409,654 소계 69,904 (17.1%)
농정국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1,000
건설도시 경안천 외 31개 하천 개보수사업 48,996
정책국 재해대책기금조성 15,052

재난관리기금조성 3,763
건설본부 한강개발감리 300
북부출장소 문산천 정비계획 793
계 845,260 소계 90,634 (10.7%)
자치행정국 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 450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전환 16,617
팔당수계 하수관거 지방채 전환 7,907
맑은물 공급사업 5,000
10·10물절약 시책사업 3,835

환경국 우오수관오접방지사업 160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332
맑은물공급및 읍면상수도시설확충 370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신설개량 2,615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1,345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6,000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800

농정국 소형관정개발 1,000
시군저수지 준설 480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435

건설도시정책국 배수문 및 제방유지관리 5,108
북부출장소 상수도확충사업및 하수도시설보완 34,180

종류 주무부서 사업명 사업비

경
기
도
자
체
사
업

시
·
군
보
조
사
업



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맡아줄 것을 남양주군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입석리주민이 반대하면서 남

양주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대안으로 북한강

본류의 상류측에 있는 청평하수처리장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평군은 이 요구에 대해 기술

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남양주시측

에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약 4년여에 걸쳐 갈등

이 반복되다가 1999년 11월에, 과거(1996년 12월)

에 협약을 맺은 대로 일정한 분담금을 부담키로

하고 동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다.

2) 행정조직위계별로 본 행정구역과 유역의 관

계에 관한 사례

행정단위의 규모와 현장성에 따라 유역에 관련

된 행정수요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읍·면부터

살펴보자.

(4) 사례4 : 읍면 행정구역과 유역(화성군)

화성군은 농어촌지역의 문제점을 묻는 주민설

문조사(1997년 5월)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19)

·농어촌수질환경오염심화(36%),

·지역내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낙후(19%),

·고령화로 인한 경제인구의 부족(17%),

·문화복지시설의 부족(16%),

·마을공동체의식의 부족(8%),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족(3%)

이 결과는 예비조사에서 추출된 항목6개를 대

상으로 하여 1개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이다. 화성

군은 1995년 농가인구가 6만 3천명으로 전체인구

16만 4천명의 38.4%에 해당한다. 이들을 포함한

전인구중 가장 많은 36%가 수질오염문제를 현재

화성군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물이 더러우면 농업용수가 당장 문

제되고 지하수이용도 안전하지 못하다. 수질오염

과 관련하여 화성군의 크고 작은 유역과 수질오

염관련 배출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인

데 이들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읍·면의 행정구역경계가운데 유역계의 개념이

존중된 구간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적다.

즉, 유역계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염

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농업용수의 수질에 직

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축산폐수, 그리고 비점적

(飛点的)으로 입지하는 공장폐수의 책임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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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역측면에서 본 읍·면 행정구역경계중 문제가 있는 구간(흰 점선) - 화성군일부



현장에서는 늘 문제로 되고 있다. 거의 모든 농촌

현장행정이 읍·면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하면, 유역의 문제를 행정구역이 외면하고 있

는 것이나 다름없다.

(5) 사례5 : 시군행정구역과 유역(용인시)

경기도 용인시(군)는 면적이 약 592km2 로서

경기도의 다른 군지역과 비교해서 크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런데 용인시는 수계를 달리하는 6개의

지천들이 있다(그림 3).

그것들은 팔당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경안천,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 평택호 수계인 한천, 진위

천, 황구지천, 한강하류로 이어지는 탄천 등이다.

이들은 용인시를 상류로 하여 각기 여러 개의 행

정구역을 거치면서 큰 강과 합류하고 바다로 흘

러간다. 이중 탄천을 제외하면 5개의 하천은 식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탄천도 분당, 성남,

서울강남를 거치는 도시내 하천으로서 그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용인시는 6개 하천의 수질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

해 여유있는 재정을 가졌다고 하는 용인시도,

2000년 11월 현재, 이중 경안천과 탄천의 2개하천

에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다른 4개하천유역

은 수질관리가 방치된 채, 각기 하류로 흘려보낸

다. 하류지역의 자치단체가 최종적인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물오염감시, 차집관로 등이 책임소

재가 불분명한 채 운영되고 있다.

(6) 사례6 : 경기도 행정구역과 유역

수도권 지역의 유역과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한

그림 4는, 시·군의 행정구역중 유역의 개념이 전

혀 적용되지 않아 물관리행정의 어려움이 상존하

고 있는 지역(빗금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동

일수계에서도 시·군이 하천을 상류와 하류로 뚜

렷이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이 도면에서는 문제

로 삼지 않았다). 경기남부지역은 상당지역이 이

에 해당한다. 수계관리의 책임도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는 전국 어느 곳이

나 흔히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간 관계가 얽혀 있는 큰 강의 경

우에도 유역관리의 협의를 위한 노력이 쉬운 일

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의 한강수계상수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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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인시(군)울 경유하는 6개 하천

그림 4.  시·군경계가 조정될 필요성이 큰 지역(회색부분) 

- 경기도지역



련해서 광역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한 비용분담 등

의 노력은 광역자치단체간에 오랜 갈등과 협의과

정을 거친 끝에 이루어 진 것이다(한강유역수계

에서 수도법에 의거하여 1989년부터 서울시, 인천

시, 경기도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고, 19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이 통과되었다).

4. ‘유역’을 기초로 하는 행정구역 획정의
필요성

1) 행정구역 개념의 변화

행정구역획정은 일반적으로 인간 정주지의 계

층구조을 파악하고 권력구조, 행정수요가 여하한

가를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 대개 경제활동최적

화와 주민활동편의, 행정활동의 능률을 최대화하

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국가에 따

라서는 행정구역과 다른 개념인 지방자치구역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 영역도 달리하는 경우가 있

으나 우리나라는 양자가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이러한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력의 향상에 따라 거리생

활권 개념이 퇴색된 점이다. 일자리와 학교, 거주

처가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일상화

되고 하루생활권반경이 대폭 커져서, 주민에의

행정서비스의 개념이 달라졌다.

둘째, 국토의 이용과 보전 그리고 환경관리에

대한 공공투자가 훨씬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공측의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

연환경의 이용과 관리가 행정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행정구역의 범위개념도 영향

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종합적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심

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생태를 감안한 환경친

화적 행정구역의 체제를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드물었다.

2) 기존 수자원관리방법의 한계

행정으로서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기본적 과제

는 현재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다.22) 첫째, 여

하히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서 이에는 계획적 수자원공급, 지하수 문제, 농업

용수, 산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등이 해당한다.

둘째, 수질보전 및 이와 관련된 종합적 수자원관

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물을 둘러싼 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중 물의 특성인 순환체계를 활용한 순환이용의

수자원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환

경 및 수질보전의 근원적 대책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셋째, 수재(水災)방지이다. 홍수에 의

한 재난은 전통적으로 심각한 과제였고, 하류에

인구밀집지역이 늘어난 만큼 한번 재난이 발생하

면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선진외국

은 대개 유역기준의 계획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어서 환경중시의 지역개발과 보전의 계

획 및 행정집행을 위한 횡적 연계체계를 확립하

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유력한

개념은‘유역수자원통합관리’이다. 이는‘유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

로서, 수자원관리나 환경보전 분야의 관리적 대

상으로 여겼던 종전의 유역의 개념에서 진일보하

여 원인자에 해당하는 인간행위를 총체적으로 제

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들 횡적

연계에 의한 유역관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계획, 투자, 사업추진, 관리 등에 별도의

조직체를 결성하여야 하므로 기존 행정체제와 이

중의 비용이 든다. 또, 유역관리를 위한 지방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건교부, 환경부 등의 관련

사항만 운영하므로 유역의 물문제를 총괄할 입장

에 있지 못하다. 가령, 현재 수도권의 경우 한강

유역환경관리청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유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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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를 상징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

지방청의 업무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업무에만

한정된 수질관리 및 감시감독에 기능이 치우치므

로 유역의 총체적 이용과 치수, 수자원관리라는

주요부문에 대해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환경중시의 계획체계가 오랜 기간 정착되

어 온 선진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환경문제 및

수자원문제가 급속히 부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횡적 행정연계체제를 운영하는 일이 쉽

지는 않다. 그 결과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치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계획과 유역 -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계획

행정구역이 곧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의 대상

구역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여건상 행정구

역의 문제는 곧 계획의 문제이기도 하다. 행정분

야 가운데서도 과학적 기술적 판단이 수행되어야

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2가지 이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광역계획(Town

& Country Planning)인데, 이의 공통분모이자 중

심적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

역차원의 수자원의 질적 양적 관리수준의 향상이

다. 유역문제는 지역의 물적계획에 있어서 기본

요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환경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물적계획

대상구역은 궁극적으로 환경순환체계상에서 하나

의 자기완결형의 단위일 것이 요구되고 있고, 계

획대상구역이라는 영역을 대상으로 환경용량개념

을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엄밀성이 요구되

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있어

서 유역을 계획베이스로 하면, 하천의 상류지역

과 하류지역의 토지이용 방침의 설정 등 토지이

용의 기본원칙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또, 유역

의 경계가 되는 능선은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계

획의 원칙, 그리고 녹지체계 개념설정의 기본토

대가 된다.

4) 개선을 위한 기본개념

개선을 위한 기본개념은 행정구역의 기본단위

(Unit)를 수계유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작은 골짜기는 작은 대로 큰 골짜기는 큰 대로

각각 리, 읍면, 군,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의 위계와

맞추어 놓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고차적 개념

인 실생활권이나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행정구역을 조합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계유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일은 실제 적

용시에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것은 수계유역

의 크기와 패턴이 다양하여서 행정구역의 면적기

준과 엇비슷하게 일치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대동여지도는 유역의 기본

개념을 뚜렷이 명시해주고 있다. 서울 및 경기일

대의 크고 작은 하천수계와 그 유역이 산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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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크고 작은 유역을 보여주는

서울·경기일대의 대동여지도



계로 형성되어 있다. 자연을 입체적으로 구조화

한 이 지도의 개념은 오늘날의 환경이라는 화두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결 - 향후의 연구과제

아직 우리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향후의 변화도 유동적이다. 본고의 출발점

은, 유역이 행정구역의 변방경계를 그을 때 하나

의 명시적 기준으로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고,

본고에서는 그 유력함을 논하였다.

그 요점을 요약하면, 첫째, 유역과 행정구역의

일치화가 도모되지 않으면 행정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유

역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횡적 연계장치도, ‘관

리’라는 방어적 입장의 필요조건은 충족시킬지언

정, ‘개선’이라는 행정주체의 능동적 태도까지 기

대할 수는 없다.

둘째, 무엇보다 유역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면

환경목표와 행정목표와의 관계에 일관성과 체계

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능동적 환경관리가 가

능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경체계를 기초적

전제로 해서 행정주체가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관

리한다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미래 공공계

획분야의 궁극적 가치의 하나인‘지속가능한 발

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

는 물부족상황이 본격화된다면 지자체 행정의 무

게중심은 수자원관리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유

역체계하에서라면 적어도 자치단체장은 물관리에

관한 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일관성을 갖고 행

정에 임할 수 있다.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설정에 있어 유역권존중

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

다. 본고에서 문제사례를 소개했지만, 그 불일치

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해 관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으로서의 유역의 유효성을 양적으로 질

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유역의 모양과 크기는 천차만별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유역 단위의 설정방법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실제의 경계구분은 행정구역 위

계와 대응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무수한 조합안이 생성된다. 가령, 리

(里)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읍·면규모를 기

준으로 할 경우, 시·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광역시·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수계유역

의 조합은 달라진다. 약간의 조정만으로 큰 효과

를 볼 수 있는 행정구역이 있는가 하면, 장기프

로그램 책정이 필요한 광역행정구역조정의 과제

도 있다. 가령 사례4와 같이 난개발이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읍·면경계조정은 시급한 과제일 것

이다.

향후 행정구역의 개념을 기존의 관점으로 다

루는 한, 시대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상존하며, 또

개편 후에도 그 유효성의 검증이 쉽지 않다. 그

러나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수계유역이라는 자연

조건은 불변이다. 과거부터 중시되어온 치수(治

水)문제와 더불어, 물의‘자원’으로서의 관리, 수

환경의 질적 보전, 그리고 관련토지이용 및 시설

계획 등 이수(利水)의 과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역관리의 일관화를 기초로 한 행정구역은, 물

이 인간생존의 기반이 되는 한 그 유효성이 줄어

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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